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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

기초연금 수급액의 50%를 제외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

1조 3,489억원, 2029년 1조 8,573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

년간 총 8조 1,670억원(연평균 1조 6,334억원)으로 추계됨

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

소득인정액의 산정

(안 제6조의3제3항 후단 신설)
13,489 15,490 16,502 17,616 18,573 81,670 16,334 

- 국비 11,164 12,819 13,657 14,579 15,371 67,590 13,518 

- 지방비 2,326 2,670 2,845 3,037 3,202 14,080 2,816 

주: 1.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82.76%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

  2. 본 추계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급자 비율 평균을

활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

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자 또는 급여액 감액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던 자가 개정안 

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규 수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억원)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 조·항(조제목) 주요내용 비고

1
안 제6조의3제3항

(소득인정액의 산정)

◦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

시 「기초연금법」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100분의

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 

※ (현행) 기초연금액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됨

의무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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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 조·항(조제목) 추계여부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
1 안 제6조의3제3항(소득인정액의 산정) ○
◦ 최근 생계급여 ․ 기초연금 동시 수

급자 수 추이 등을 반영하여 추계 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자 또는 급

여액 감액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던 자가 개정안 시행에 따라

생계급여를 신규 수급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이들의 수와 소득 ․

재산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본 추계서에서 기존 수급자에 대한 추가

재정소요만 추계  

❑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

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“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”에 

“그들이 수령하는 기초연금액의 50%”를 곱하여 산출

◦ 생계급여는 급여 선정 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간의 차액을 급여로 지급하므로,

기초연금 수급액의 50%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

소득인정액이 더 낮아져 그만큼 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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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(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) 2023년 기준 통계청 ｢장래인구

추계｣1)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

급자 수 비율(6.82%)이 전망기간 유지된다고 가정

◦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에 감액(20%)이 적용된다는 

점을 고려하여 단독수급자 수와 부부 동시 수급자 수를 각각 산출

－ 2023년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중 단독가구 수급자(82.9%), 

부부 중 1인 수급자(2.0%), 부부 2인 수급자(15.1%) 비율을 적용하여 가구 내 1인

수급자 및 2인 수급자 수를 각각 산출

2025 2026 2027 2028 2029

대상 수급자 수 716,573 758,223 790,396 826,401 853,388 

- 단독 및 부부 1인 608,480 643,847 671,167 701,741 724,657 

- 부부 2인 108,093 114,376 119,229 124,660 128,731 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표 2] 65세 이상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(추정치): 2025~2029년

(단위: 명)

❑ (기초연금액 단가) 2024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(월 334,810원)에 국회

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물가상승률 전망치2)를 적용하여 추계한 후, 개정안

이 명시한 대로 기초연금액의 50%를 적용하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

제외할 금액을 산출 

◦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일부 감액이 적용될 

수 있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

－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국민연금․기초연금․생계급여 동시 수급자 수 자

료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움3)

1) 2023년 12월 공표 통계를 활용 

2) ｢기초연금법｣에 따라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

2024 2025 2026 2027 2028

소비자물가상승률(%) 2.6 2.2 2.2 2.1 2.1 

[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3. 경제전망 기준)]

3) 국민연금 ․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은 국민연금공단이, 기초연금 ․ 생계급여 동시 수급자 현황은 사회보

장정보원이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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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가구 내 기초연금 1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연금액의 50%를 적용하고, 

가구 내 부부 2인 수급자 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20%를 감액하여 지

급받고 있으므로 감액을 적용한 후 해당 금액의 50%를 적용함

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

기준연금액(월) 323,510 351,070 358,790 366,330 374,020 

연간 

기초연금 

제외금액

(12개월)

단독 및 

부부 1인
1,941,060 2,106,420 2,152,740 2,197,980 2,244,120 

부부2인 1,552,848 1,685,136 1,722,192 1,758,384 1,795,296 

주: 기준연금액은 십원 단위 이하 절사 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표 3]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1인당 연간 기초연금 제외금액(추정치): 2025~2029년

(단위: 원)

❑ 추계 결과,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평가액 중 기초연금 수급

액의 50%를 제외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조 3,489

억원, 2029년 1조 8,573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조

1,670억원(연평균 1조 6,334억원)으로 추계됨

◦ 국비 및 지방비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확정예산서 상의 평균 국고보조율

(82.76)%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

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

추가재정소요 13,489 15,490 16,502 17,616 18,573 81,670 16,334 

- 국비 11,164 12,819 13,657 14,579 15,371 67,590 13,518 

- 지방비 2,326 2,670 2,845 3,037 3,202 14,080 2,816 

주: 1.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82.76%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

  2. 본 추계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급자 비율 평균을

활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

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자 또는 급여액 감액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던 자가 개정안 

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규 수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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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

초연금 동시수급자 비율 평균을 활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추가재

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

되지 못한 자 또는 급여액 감액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던 

자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규 수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

증가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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